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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이전의 전염병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

적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운영 방식, 그리고 향후 미래의 정

부의 역할과 국민의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주요 국

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개인 및 기업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독일, 영국은 백신 개발 및 의료장비 등의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 마저 전국민(홍콩, 싱가

포르, 일본)을 또는 일부 국민(미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다.(박성

욱 외, 2020). 이렇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서 보듯이, 미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을 인류의 역사라고 본다면,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을 위해 국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라는 조직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

기 위해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기

존 연구는 정부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로 답을 찾고 있다.

정부지출의 영향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아직도 그 영향의 정도

에 대한 합의된 결론은 없다고 판단된다. 대공황과 세계대전 동안, 정부의 역할에 대

한 기대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주목받았

다. 그에 따라 20세기 중반까지는 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복지기능 

수행을 위해 정부의 지출 수준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에 따라 정부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과도한 복지지출이 

지적되었고, 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

다(정철현⋅김정한, 2008). 이러한 논의 속에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부지출이 경

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정부의 시장개입의 적절성과 비효율적인 

운영 정도를 판단하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Ram, 1986). OECD,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수의 연구에서 정부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rossman, 1998; Fatás, & Mihov, 2001; Fölster, & 

Henrekson, 2001; Afonso & Furceri, 2010; Forte, & Magazzino, 2011), 중위

소득 수준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Guseh, 1997). 

하지만 연구모형에 따라 정부지출이 경제지표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소 상

반된 결과(Ram, 1986; Ghali, 1999; 김태은, 2008)들이 제시되면서 일관성 있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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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정부지출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르게 논의되었지만 미래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유럽국가들의 정부지출은 2차대전 직후 생산

량 대비 30% 이하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GDP 대비 약 50%에 달하며(Hessami, 

2010),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지출 수준은 2017년 기준 약 42.11% 수준에 

달한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금

융위기보다 큰 규모의 지출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2.1조 달러

(GDP 대비 10.7%)의 부양책을 추진하였다. 유럽은 EU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5,400억 

유로, 각 국가별로는 독일이 7,560억 유로, 프랑스가 3,450억 유로 규모의 긴급 대응

책을 마련하였다(이병윤, 2020).

대한민국은 1980년대 이후 집권하는 정권마다 정권의 이념에 관계없이 신공공관리

론에 기반한 정부지출 축소를 주장하였다(김태은, 2008).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등 각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작지만 강한 정부”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였

다. 인력을 줄이고 유사⋅중복 기능을 지닌 부처를 통합하는 조직의 재조정을 통해 정

부규모를 줄이려고 하였지만, 정권 후반기에는 공통적으로 직제가 확대되고 공무원 정

원이 늘어나는 등 행정자원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김근세⋅권순정, 1997; 김

근세⋅허아랑, 2015). 특히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생계위기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총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최근에는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발표됨에 따라 전체 예산 규모는 2020년 본예산 512.3조 대비 554.7조

(4회 추경안)로 증가할 예정(기획재정부, 2020)이며, 이에 따라 정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과 같이 국가적 차원의 발전보다는 감염병 전파와 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

의 영역에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최근 정부지출 연구들은 정부

지출의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정부지출과 국민의 삶의 질의 관계에 주

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출과 국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도 연구모형과 대상국가

들에 따라 정부지출의 증가가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반면(Bjørnskov 

et al., 2007; Yamamura, 2011; 김태형 외, 2018),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Hessami, 2010; Ott, 2010;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을 미친다는, 다소 상

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인들에 대응하여 투입되는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상국가의 특성, 지출시차, 삶의 질의 개념적 

변화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정부지출과 삶의 질 간의 관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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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로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

(Bjørnskov et al., 2007; Hessami, 2010; Yamamura, 2011; 박정인, 2019) 객관

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었다(김두래, 2017; 최정인 외, 2018). 물론 다수의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사회상황을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으나, 삶

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한 지수는 정부지출과 관련된 연구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

한 지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록 가용가능한 코로나19 이전의 정부지출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지

만, 본 연구는 정부지출이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을 계량화하여 측정한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이하 BLI)’를 활용하여, 삶의 질에 대한 정량화된 데이터

에 기반하여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삶의 질’

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다르게 선정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삶의 질의 개념적 변화

에 따른 연구결과 차이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삶의 질 영역에 미치는 영

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각 국가의 정부지출의 효과성을 거시경제적 차원이 아닌, 

개인의 삶의 질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출의 증가가 국

민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삶의 질: 이론적 검토와 측정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1960∼1970년대 심리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개인이나 국

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이며, 무엇을 근거로 이를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했다(배정현, 2014). 삶의 질은 연구목적에 따라 삶의 만

족(Life Satisfaction), 행복(Happiness),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등 유

사한 개념들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 

중 어떤 요인을 더 강조하는지, 개인 수준에서 보는지 집합적인 사회 수준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처한 상황 또한 다르므로 삶의 질에 대한 정의는 쉽게 합의를 이루

지 못하고 있다(이승철, 2014; 한병훈, 2015).

1960년대에는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ion Movement)을 중심으로 삶의 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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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편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이승철, 2014). 이후 물질적인 풍요나 GDP로 대변

될 수 있는 경제적 발전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경제성

장을 통해 경기가 활성화되면 소득이 높아지고 결국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진된다는 논리다(서문기, 2015).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추구하던 대다수의 국가들이 불평등, 빈곤과 같은 복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서 삶의 질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하고 급

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느껴진 것이다(심수진⋅이희길, 2015).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후에는 

개인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보다 다양한 요인들에 기반한 종합

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배정현, 2014). 

다수의 연구에서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박희봉⋅이희창(2005)은 인천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들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및 주택과 관련된 경제적 요인과 연령, 학력, 종교, 혼인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관련된 요인들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승철(2014)은 구미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

석하기 위해 삶의 질을 일반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

였으며,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현(2014)은 아시아 8개국에 대해 정부의 질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삶의 만족은 아시아바로미터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정치적 안정, 정부효과

성, 법의 지배에 관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goo et al.(2015)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아시아국가 28개국 대상으로 개인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아시아바로미터 조사결과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소득, 교육, 정부의 역할에 대한 변수들이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삶의 질은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사회상황을 모두 포괄

하는 다차원적인 구성물로 이해되었고(서문기, 2015; 최정인 외, 2018; 김태형 외, 

2018; 박정인, 2019), 객관적⋅주관적 지표를 균형있게 고려하려 하였다. 국제연합개

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1990년부터 

매년 각국의 교육수준과 국민소득 수준, 평균 수명 등을 평가하여 각국의 선진화 정도

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었다. 인간개발지수는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들

을 고려하였지만 3년 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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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수가 적고 단순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포괄하는 삶의 질의 척도로 보기에는 어렵

다(김상민⋅김현호, 2019). 이에 따라 인간개발지수와 유사한 정량데이터를 활용한 연

구들은 UN의 세계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World Database of 

Happiness(WDH),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 등에서 조사하는 주관적 삶의 만

족도를 추가하여,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김두래(2017)는 교육, 보건, 복지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객관적 지표들

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5세 이하 영유아의 1,000명당 사망률(보건), 국

가빈곤선 이하 인구비율(복지), 25세 이상 성인 여성 및 전체의 평균 학령(교육)을 통

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반면에, 김태형 외(2018)는 삶의 질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UNDP

의 인간개발지수를 객관적인 측정지표로, WDH에서 발표하는 삶의 만족도를 주관적인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정부역량 관련 지수들이 국민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한병훈(2015)은 객관적 삶의 질은 UNDP의 인간개발지수를, 

주관적 삶의 질은 갤럽월드폴에서 조사한 삶의 만족도 지수를 활용하였다. 정부역량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거버넌스 지표(Governance indicators)와 UN의 전자정부

지수를 활용하였다. 정부역량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

에 관한 정부성과를 완전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기(2015)는 객

관적 삶의 질은 UNDP의 인간개발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주관적 삶의 질은 세계가치조

사(World Values Survey)1)에서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의 질은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등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OECD에서는 BLI를 통해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국

가의 삶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BLI는 거시적인 지표보다는 미시적인 지표들에 초점

을 맞추며,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지표들도 함께 측정하여 지표를 구성

한다(박정인, 2019).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영역(교육, 직업, 안전, 주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 환경, 소득, 공동체의식)과 24개 지표(19

개 정량, 5개 정성)로 구성되어 있다. OECD 가입국들의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별 국가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비전을 반영

하지 못한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김상민⋅김현호, 2019).

1)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는 57개의 조사대상국을 대상으로 사회발전의 13개 핵
심영역을 중심으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하다

고 느끼는가?” 또는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
도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의 답변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서문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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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지출의 효과

정부지출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국가간 비교를 통해 현재 정부의 지출수준이 적정한

지 판단한 연구(강인성, 2008; 윤광재, 2008; 정철현⋅김정한, 2008), 정권변화에 따

라 정부인력, 조직, 지출 등 실질적인 정부규모 축소가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한 연구(김

근세⋅권순정, 1997; 김근세⋅박현신, 2009; 김근세⋅허아랑, 2015), 정부지출에 미

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연구(하태수, 2007; 홍근석⋅김종순, 2012), 정부지출이 미

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Ram, 1986; Feldmann, 2006; 김태은, 

2008; 문지은, 2009; Asimakopoulos & Karavias, 2016)로 구분된다.

강인성(2008)은 OECD 주요국의 인력규모 변화, 윤광재(2008)는 OECD 국가들의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른 지출 변화를 통해 국가간 비교를 통해 현재 정부의 지

출 수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였다. 국내에서는 정권변화에 따라 조직, 인력, 예산의 측

면에서 실질적인 정부규모 축소가 이루어졌는지를 규명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근

세⋅권순정(1997), 김근세⋅박현신(2009), 김근세⋅허이랑(2015)에서는 조직⋅인력⋅

예산⋅법령의 측면에서 김영삼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의 재임기간 동안 정부규모

가 어느 정도 변동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정부지출에 대한 연구, 특히 국외연구들은 주로 정부지출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정부지출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성 있는 결론

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Ram(1986)은 1960∼80년 시장경제체제 국가 115개국을 대

상, 정부영역과 비정부영역의 투입생산성 비교를 통해 정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

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은(2008)은 국가군을 OECD와 비

OECD로 구분한 후, 정부의 양적규모와 질적규모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요인을 비

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OECD국가군에서는 양적 규모변수인 GDP대비 일반정부

소비지출이 1인당 GDP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비OECD국가군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정부규모로 활용된 세금변수는 OECD 여부에 관

계없이 모든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개입변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simakopoulos & 

Karavias(2016)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129개국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정부의 지

출 수준과 경제성장률의 역U자형 관계를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Feldmann(2006)는 정부지출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정부의 총지출 수준의 증가는 실업률을 상승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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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과 장기실업 집단에 대해서는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미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정부지출을 그만큼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금부과와 

부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문지은(2009)은 정부지출이 정부효과성2)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과 정부효과성은 역U자 형태의 곡선 관계를 가지게 되어, 일정 수

준의 임계점 이전까지는 정부지출이 정부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그 

이후부터는 성과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출이 증가한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 존재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따르면, 정부는 주로 시장에 의한 부적절한 자원배분을 교정함으로써 시장실

패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Bjørnskov et al., 2007). 정부는 시장에서 적

정수준 이하로 제공되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적절한 세금 징수를 통해 외부효과를 조절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는 사회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Hessami, 2010; 윤상호, 2016). 신고전주의 경

제학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의 균형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의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며, 정책결정자는 그에 따라 정부의 지출 수

준을 결정한다고 본다. 즉, 현재 정부지출 수준은 시장에서의 균형상태에 적합한 수준

이며, 정부지출의 변동은 삶의 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Hessami, 2010).

반면, 1970년대 이후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석을 중심으로 정부지출 

및 시장개입 축소를 주장하는 ‘작은정부론’이 대두되었다(김근세⋅권순정, 1997). 공공

선택이론에 따르면, 관료와 정치인들, 그리고 이익집단들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

하도록 고용된 일꾼이지만, 개개인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인이기 때문에(김성

철 외, 2005), 사회의 적정수준보다 과도한 정부지출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Bjørnskov et al., 2007; Hessami, 2010). Niskanen(1971)은 이러한 행태를 예산 

극대화 모형을 통해 설명한다. 관료들은 봉급, 재직가능성 등 일정한 변수들을 고려하

여 자신들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정부의 지출을 과도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보이며, 

그 결과로 산출물의 질과 생산효율성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강인성, 2008). 또한, 

주민들의 행정수요를 인지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지휘 및 감독

2) 본 지표는 세계은행에서 1994년부터 격년, 2000년부터는 매년 발간하고 있는 정부효과성 
지표로, 공공서비스 공급의 품질, 관료제의 품질, 공복으로서의 능력(competence of civil 

servants),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시민서비스의 독립정도, 정부가 정책에 대해 가지는 헌신에 
대한 신뢰성 등으로 정의된다(문지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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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효용보다는 투

표와 직결되는 자신의 지역구 정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김성철 외, 2005), 이

익집단들은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공익과는 관계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공공 프

로젝트의 실행을 유도하여 정부지출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키려 한다. 이렇게 커져버린 

정부조직, 인력과 다양한 정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정부의 지출은 쉽게 축소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Bjørnskov 

et al., 2007). 

정부 팽창에 비판적인 공공선택이론의 논의는 신공공관리론으로 이어진다. 신공공관

리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방만한 조직운영을 비판하면서 정부영역에서도 효율성

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공공관리론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익을 추구하는 주체

로 인식되며, 또한 행정서비스가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시민의 요구

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지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본다(김근세⋅박현신, 

2009). 신공공관리론은 이렇게 정부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계층제적이고 집권적인 관료제 조직에서 탈피

하기 위해 정부구조를 시장주의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분권적이고 다원적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김근세⋅권순정, 1997). 신공공관리론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각

국의 정부들은 민영화, 민간위탁, 규제완화 등 시장 지향적인 처방을 통해 정부인력 

및 지출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개혁

을 위해 노력하였다(강인성, 2008).

정부지출 팽창을 비판하는 논의들을 정리하면,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정부의 기능

은 비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Ram, 1986), 국민들은 지불한 세금에 대비하여 충

분한 보상(reimbursement)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Hessami, 2010). 정부지출

이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활용되는 자원이 축소되며, 일반적으로 정부 내

부의 정치과정은 시장에 비해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 및 환경변화에 적

응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문지은, 2009). 그 결과 기술진보, 

생산성, 국제경쟁력 등이 하락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하고(Feldmann, 

2006),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들이 추진하였던 신자유주의 행정개혁은 정부영역에 성과평

가 및 경쟁원리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작은 정부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인력, 조직, 지출의 축소에만 치중한 나머지 인적 자본을 축적

시키지 못하고 정부의 서비스 제공 및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

기되고 있다(강인성, 2008). 또한, 정부의 적정지출 수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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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작은 정부를 목표로 추진하는 개혁은 국가 역량을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 이에 따

라 역민영화, 역계약관계 등 민간부문에 이양할 수 없는 정부의 핵심 기능 및 영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정철현⋅김정한, 2008).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경우, 자원 

소유의 불공평으로 인해 개인이 수용하기 어려운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이지은⋅이

영범, 2017).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노령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동시에 혁신적인 의료기술들이 점차 시장에 도입되면서 국민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가

파르게 상승3)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

담은 국민의 삶의 질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손수인 외, 2010), 전염병 및 

각종 재난재해 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 수준은 가구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

할 수 있다(우경숙⋅신영전, 2015). 교육, 보건 등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은 결과적

으로 국민의 객관적 삶의 조건과 만족도를 높이고, 이는 국민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영

향을 미침으로써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서문기, 2015).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정부

지출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위기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한정적인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정책과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양종민, 2013). 

3.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

기존에는 정부지출의 성과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지표를 통해서 측정하고 평가

하려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연구에 따라서 정부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

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Ram, 1986; 김태은, 2008)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Feldmann, 2006)들이 제시됨에 따라 정부지출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

계에 대해 완결된 일반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또한, 그간의 연구들이 지나치게 경

제성장 변수와의 관계만 탐색하면서(문지은, 2009), 교육수준이나 건강, 환경 등 현대

사회에서 주목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김태형 외, 

2018). 국민의 삶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직결되어 있으며, 정부지출에 따른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이 거시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

민의 삶의 영역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정부지

3) OECD 주요국들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5.3% 수준이었지만, 

2001년에는 8.2%(OECD 2004, 8),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7년에는 8.8% 수준까지 증가
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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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지출과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는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우선,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팽창이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Bjørnskov et al.(2007)은 74개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진행하였

으며,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집단별로 보기 위해 성별, 소득수준, 정치

성향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총지출의 증가는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집단별로는 저소득과 중소득, 남성집단, 진보성향집단

에서 정부의 지출확대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mamura(2011)는 47개 도⋅현 등 지방행정구역 단위에서 패널분석을 진행하였으

며, 1979년과 1996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각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는 1979년의 주

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장이 진행된 1996년

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김태형 외(2018)는 187개국에 대해 정부의 

질과 규모(지출)가 객관적⋅주관적 삶의 질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지

출의 증가는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주관적 삶의 질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국가들에서는 객

관적⋅주관적 삶의 질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OECD국

가들에서는 객관적 삶의 질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지출의 증가가 국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Hessami(2010)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인 EU국가 

12개국에 한하여 정부지출의 증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출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공선택이론에 

따른 가설은 기각되었다. Ott(2010)는 WDH의 행복지수와 정부지출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정부지출이 불평등과 관련된 지수와는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 반면, 행복지수 

평균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최정인 외(2018)은 144개

국에 대해 일반정부 총지출을 통제변수로 활용, 정부의 질적 측면과 삶의 질 간의 관

계 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정부지출 수준이 큰 국가일수록 정부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정인(2019)은 65개국에 

대해서 정부의 질과 규모(지출)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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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1. 실증모형 및 가설

정부지출과 국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지표구성과 연구모형 설계, 대

상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반되는 결과들이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

는 정부지출의 지속적인 팽창이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

를 제시하였다. Bjørnskov et al.(2007)는 이를 공공선택이론에 따라 정부지출 수준

이 사회의 최적수준보다 과도하게 많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

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의 증가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를 보여주었다(Hessami, 2010; Ott, 2010;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 

정부는 여전히 경제영역에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필수적인 참여자이며(Bjørnskov et 

al., 2007),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 전세계적인 재난상황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

영역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점차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방역을 위한 이동의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가계 및 기

업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박성욱, 2020). 따라서 경제적 발전수준이 유사한 국가집단에 한하

여 정부지출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보다 상세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도출하였다.

가설1.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도출된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정부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부지출은 OECD에서 제공하

는 일반정부의 총지출액(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의 로그변환값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국민 삶의 질은 OECD의 BLI의 종합점수를 통해 측정한다. 하지만 

BLI를 구성하고 있는 24개의 세부지표별로 측정연도가 상이하여, 일정한 측정 기준연

도를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OECD Statistics4)에 제시된 2013년부터 2018년도

4)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2020. “Better Life Index” 
https://doi.org/10.1787/data-00823-en. 검색일 2020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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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세부지표별 측정연도의 평균을 조사한 결과, BLI 발표연도 대비 2년 전의 자료

들이 3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발표연도 대비 3년 전(25.0%) 

자료들이 사용된 비중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점차 낮아져 

2013년도 기준 25.0%에 비하여 8.3%(2017년도), 20.8%(2018년도) 수준으로 낮아지

고 있었다. 반면, 발표연도 대비 1년 전 자료의 활용빈도는 높아져, 2018년에는 발표

연도 대비 2년 이내의 자료들의 활용비율이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 발표연도에서 시차가 멀어질수록 누락되는 데이터로 인해 패널자료의 표본이 점

차 감소하며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LI가 발표된 연도의 종합점수가 최소 2년 전 자료들에 기반하여 산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설명변수들의 시차를 고려하여 (1)과 같은 모형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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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1)에서 i는 국가(i=31), t는 연도(t=2013∼2018)를 나타낸다. 본 모형에서는 

정부지출이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정부지출 이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질적 수준(민주주의 수준, 법⋅정책 집행의 공정성)

과 경제적 요인(1인당 GDP)을 통제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발표연도 대비 2년 

이내의 자료들의 활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지출이 최소한 발표연도 대비 2년 전

(t-2)부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모형을 구성하였다.  는 

국가i의 t년도 국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며, BLI가 발표된 연도의 종합점수를 말한다. 

ln 은 국가i의 t-2년도 정부지출액의 로그변환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

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정부의 질적 수준, 즉 정

부의 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준(), 부패인식

지수(), 법의 지배( )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부지출과 조절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또한, 국가별 특성과 시간적 특성도 고려하기 위해 

31개 국가 더미변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연도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발표연도 대비 2년 전 자료들의 비중(38.9%)이 1년 전(22.2%), 3년 전

(25.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며, 정부지출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표연도 대비 3년 전(t-3)과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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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자료들에 기반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작성하여 관련 변수들의 시차에 따른 민감도

를 분석하였다. 정치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제시한 민주주의 수준()은 한 국가의 

정치적 성숙도 및 안정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이며, 부패인식지수()와 법의 지배

( )는 법과 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해당 국가 고유의 정

치⋅사회적 배경을 반영할 여지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013

년부터 2018년 사이에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적은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ln)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쉽게 변

하기 어려운 지수로 생각된다. 특히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수준 이상을 이미 달성한 OECD 회원국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간에 급속

한 성장이나 쇠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당 변수들은 2년 전(t-2) 자료들

로 고정하여 정부지출 시점에 따른 효과만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삶의 질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방식에 따라 정부지출이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은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로, 삶의 질을 고려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초

기의 연구들에서부터 물질적 풍요나 GDP로 대변될 수 있는 사회의 경제적 수준은 삶

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인식되었으며, 여전히 삶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서문기, 2015).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일수록, 국민

들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양적⋅질적으로 보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영위

할 수 있기 때문이다(Easterlin et al., 2012). 따라서 최대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정의한 모형(1)과 달리,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지출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BLI 중 소득에 관한 측정지표만을 분리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소득은 BLI의 측정영

역 중 소득(Income)의 세부지표인 ‘가계 순가처분소득(US$)’과 ‘가계금융순자산(US$)’

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도 정부지출이 미치는 영향의 시차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발표연도 대비 3년 전(t-3)과 4년 전(t-4) 자료들에 기반한 모형을 추가

하였다.

가설2.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소득 관련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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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으로 임상분야에서 ‘삶의 질’은 개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지

(health status), 또한 일상생활을 수행할 때 질병으로부터 어느정도 영향을 받는지

(functional status)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된다. 게다가 환자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는 가도 개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 때

문에, 임상분야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뤄진다(Duffy, 2007).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정부의 보건지출이 

영아사망률, 평균기대수명, 인간개발지수(HDI: 평균기대수명, 성인문맹률 및 교육수준 

포함) 등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보건

지출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전반적으로 정부보건지출의 

증가는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Razmi et al., 2012; Novignon et al., 2012; Yaqub et al., 2012; Kim & 

Lane, 2013), 일부 저소득국가의 경우 정부 보건지출의 증가가 영아사망률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Issa, 2005). 다만, 정부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건지출의 영향력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지출뿐만 아니라 안전, 경제,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전체지출이 

총체적으로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며, 위에서 제시한 다른 모

형들과의 비교를 통해 삶의 질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정부지출의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정부지출이 건강 관

련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건강은 BLI의 측정영역 중 건강

(Health)의 세부지표인 ‘기대수명(세)’과 ‘자기보고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모형에서도 정부지출이 미치는 영향의 시차에 따른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발표연도 

대비 3년 전(t-3)과 4년 전(t-4) 자료들에 기반한 모형을 추가하였다.

가설3.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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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 및 데이터

본 연구는 OECD의 일반정부 총지출과 BLI를 활용하였다. OECD에서는 매년 

｢Government at a Glance｣를 통해 동일한 기준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의 통계자

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Government at a Glance｣에서 제공되는 일반정부 총

지출은 국가별 화폐에 따른 지출 수준을 말하며, 국가간 비교를 위해서는 화폐단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 동자료에서 제공하는 ‘GDP 대비 일

반정부지출 비율’자료와 펜실베니아(Pennsylvania) 대학의 국제비교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Comparisons)에서 발표하는 Penn World Table 9.1에서 제공되

는 구매력평가지수 대비 GDP(백만달러)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BLI는 OECD에서 

2011년부터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삶의 질 지수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1개 영역(교육, 직업, 안전, 주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건강, 삶

의 만족, 환경, 소득, 공동체의식)과 24개 지표(19개 정량, 5개 정성)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외에도 정부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

인식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제공하는 ‘민주주의 지

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거버넌스지수 중 ‘법의 지배’를 활용하

였다.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Penn World Table 9.1’에서 구매

력평가지수를 고려한 1인당 GDP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총 6개년의 OECD 소속 31개국이다. 일반적으로 통계자료는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OECD는 통계자료를 수집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

시하고 있어 통일된 자료 확보가 용이하다(정철현⋅김정한 2008). 또한, 기존의 연구

들에서 다양한 표본, 다수의 이질적인 국가들을 분석에 활용한 것과 달리(Bjørnskov 

et al., 2007; Ott, 2010; 김태형 외, 2018;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 OECD

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달성한 동질적인 집단이다. 이에 우리나라

에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준거 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분석범위는 종속변수인 BLI는 통계자료가 공개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독립변

수인 정부지출은 t-4년도까지의 시차를 고려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로 한정한다. 

현재 OECD 소속 국가는 36개국이지만, OECD국가 중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터

키의 경우 정부기능분류에 따른 GDP 대비 정부지출비율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리투아니아 등 BLI 지수 중 일부 세부지표가 일부 누락된 국

가의 해당 연도 데이터들을 모두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특정연도에 BLI 지수들을 모두 

공개하고 있지 않아 삶의 질 종합지수를 계산할 수 없는 국가-연도 데이터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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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는 총 31개국이며, 국가별로 활용한 구체적

인 데이터의 범위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1) 종속변수

선행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주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었다. Bjørnskov et al.(2007)은 세계가치조사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 중 8-10점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Hessami(2010)는 유로바로미터조사에서 발표한 주

관적 삶의 질을 활용하였다. 박정인(2019)은 UN의 세계행복 보고서의 주관적 삶의 만

족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주관적 삶의 지표들은 설문시점의 인지적 관점

이 반영된 지표로써 한계를 지니며(최정인 외, 2018), 삶의 질은 객관적인 측면과 주

관적 측면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삶의 질의 다양

한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서문기(2015), 김태형 외(2018)은 주관적 삶의 만족뿐만 아

니라 UNDP의 인간개발지수를 활용하여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인간개

발지수는 문자해독률, 교육기간, 1인당 구매력, 기대수명 등 인간다운 삶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되며, 환경,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

려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 경제적 발전을 이

룩하였다고 평가받는 OECD 집단에서는 문자해독률과 같은 지표들보다는 좀 더 다양

한 가치들을 포괄할 수 있는 지표들에 기반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BLI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

한다. BLI는 11개 영역(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과 영역별 총 24개의 지표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종합

적으로 평가한다(<표 1> 참고). 정량적인 지표의 비중이 높으며, 삶의 질을 모두 포괄

하기에는 제한적이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 주요 영역별로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측정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지표이다.

현재 OECD에서는 BLI의 종합점수 및 관련 산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홈

페이지를 통해 정보이용자가 측정영역 각각이 삶의 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가중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심수진⋅이희길, 2016). BLI는 삶의 질을 

계량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각 지표들은 비율, 미국달러, 점

수, 기간, 수명 등 측정단위가 상이하여 지표 간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고 특정 지표

의 영향력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기준으로 각 지표들의 값이 0에서 1 사이에 올 수 있도록 정규화하였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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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정해식⋅김성아(2015)는 소득과 부의 영역이 환경의 질과 같은 기타 영역보다 삶의 

질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 물질적 삶의 조건(주거, 소득, 직업)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영역별 중요도는 반영하

지 않기 위해서 지표별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도출

된 세부지표별 평준화 산식은 다음과 같다. 

                     
max  min


 min

   
   (4)

반면, ‘장기 실업률(직업)’, ‘대기오염(환경)’, ‘살인율(안전)’, ‘장시간 근로자(일과 삶

의 균형)’ 등 일부 지표들은 수치들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해석할 수 있

으며, ‘가계 순가처분소득(소득)’, ‘고용안정성(직업)’ 등 수치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

다. 이에 다른 지표들과 동일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4개의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최

댓값 1점에서 해당 지수의 값을 빼서 역수로 전환하였다. 또한, ‘안전’ 영역은 ‘살인율’ 

외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격받을 확률(Assault rate)’, 2016년부터는 ‘야간

보행 안전도(안전)’를 통해 측정되었다. 따라서 ‘야간보행 안전도’를 포함해서 안전 영

역의 삶의 질을 계산할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관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해당 지표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후 각 영역별로 세부지표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11개의 영역별 점수를 산출하였

다. 종합적인 삶의 질 지수는 영역별 점수들의 평균을 통해 도출하였다. 

영역 지표 정의 활용

주거

(Housing)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인구비율

단독으로 사용하는 실내 수세식화장실 보유주택이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거관련지출(%)
주거관련 가계의 최종소비지출 및 수선유지비용의 

합이 가계의 순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개인당 방수(%) 주택의 방수를 거주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 ◯

소득

(Income)

가계 

순가처분소득(US$)

직접세 및 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가계의 임금, 재산 및 임료 소득 등 순가처분소득
◯

<표 1> 더 나은 삶 지표(Better Life Index: BL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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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표 정의 활용

가계금융순자산(US$)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계기준 가계 보유 금융자산

(현금, 채권 및 주식 등)
◯

직업

(Job)

고용안정성(%)
전년도에 고용된 사람 중에서 다음 년도에 

실업자가 된 사람의 전년도 고용자수 대비 비율
◯

고용률(%)
근로가능연령인구(15∼64세)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일자리에 고용(1시간 이상)된 인구의 비율
◯

장기 실업률(%)

만 15-64세 인구 중 1년 이상 실업상태 

(취업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함)에 있는 

사람의 비중

◯(역수)

개인소득(US$) 정규노동자의 연평균 소득 ◯

공동체

(Community)
지원관계망의 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교육

(Education)

교육 이수(%)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을 보유한 

성인(15∼64세)의 비중
◯

학생들의 역량(점) 독해, 수학 및 과학에 관한 PISA 평가 점수 ◯

기대교육기간(년)
만 5세 어린이가 39세까지 공식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

환경

(Environment)

대기오염
인구 10만명 이상 대도시의 큐빅 미터당 

미세먼지(PM2.5) 농도(마이크로 그램)
◯(역수)

수질(%)
살고 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
◯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규칙 제정에의 

참여(점)

법과 하위 규정 도입시 이해당사자의 

공식적 참여 수준을 지수화
◯

투표 참여율(%) 선거에 참여한 인구 비율(선거등록 인구 대비) ◯

건강

(Health)

기대수명(세) 현재의 사망률에 근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 ◯

자기보고 

건강상태(%)

“전반적으로 당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견은?”이란 

질문에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
◯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10;매우만족∼0;매우불만족) 평가에 

대한 개인별 점수의 평균

◯

안전

(Safety)

야간보행 안전도(%)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 -

살인율(%) 인구 10만명당 경찰에 신고된 피살자 수 ◯(역수)

일과 삶의 균형

(Work-Life

Balance)

장시간 근로자(%)
주 50시간 이상 근무한 임금근로자의 비중

(자영업자 제외)
◯(역수)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통상적인 날에 여가 및 개인적인 돌봄(수면 및 

식사 포함)에 사용한 시간
◯

자료 : 김상민⋅김현호. (20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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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Feldmann, 2006; Bjørnskov 

et al., 2007; 하태수, 2007; 김태은, 2008; 윤광재, 2008; 문지은, 2009; Asimakopoulos 

& Karavias, 2016; 김태형 외, 2018,;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을 통해 정부지출의 

영향력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출액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며,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가단위에서 유의미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을 주로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지출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할 경우, 일관성 있게 다른 설명변수들도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해서도 국가 발전수준을 통제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변수의 측정값이 

GDP 대비 비율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주거, 고용, 환경, 

건강 등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는 BLI가 GDP 규모에 종속되어 크게 변동될 여지가 존재하며, 

삶의 질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GDP 대비 

비율로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정

부 총지출(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을 통해 정부지출을 측정하고자 하며, 1인

당 GDP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국가별 경제발전 수준을 통제하고자 한다.

3) 조절변수 

단순히 정부지출만을 고려한다면 정부정책의 효과와 그 범위를 과소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정부의 질, 기능과 역량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정부규모를 측정해야 한

다는 주장 또한 제기된다(문명재, 주기완 2007). 하지만 정부의 질과 역량에 관한 연구

들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가 국민의 주관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분석에만 주로 매몰

되어 있으며(배정현, 2014; 한병훈, 2015; 서문기, 2015; 박정인, 2019), 정부의 질, 역

량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Rothstein & 

Teorell(2008)에 따르면, 정부의 질 개념은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민주성

(democracy)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impartiality)으로 구성되는 

개념으로 구성된다.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가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이상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특정 정책의 내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 운영의 절차적 측면만으로 정부의 질을 정의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본다(Rothstein & Teorell, 2008). 

공공선택이론에 따르면, 관료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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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정수준보다 과도한 재정지출을 유도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Hessami, 2010). 하지

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정부 관료들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감시함

으로써 과도한 재정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정부를 민주적 기제를 

통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정책결정과정에 시민들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Bjørnskov et al., 2007). 

이러한 공공선택이론의 논의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이 

정부지출과 삶의 질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의 민주성(democracy)을 파악하기 위해 주

로 민주주의 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의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문지은(2009)과 박정인

(2019)는 ‘Polity IV Project(2005)’의 POLITY IV 지수를 국가의 민주적 수준과 정

치적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설정하였다. Bjørnskov et al.(2007)은 정치적 경쟁

수준(political competition), 사회적 신뢰도(social trust),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

을 나타내는 가스틸 지수(Gastil index)를 활용하여, 정치적 요인이 주관적인 삶의 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항목 개념 측정지표 범위 출처

종속

변수

삶의 질

종합지수

Better Life Index의

11개 영역별 수치의 합
0∼1점

OECD

소득 Better Life Index 중 ‘소득’영역 지표 0∼1점

건강 Better Life Index 중 ‘보건’영역 지표 0∼1점

독립

변수
정부지출

일반정부지출(log)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s 

:백만달러)

-

통제

변수

정부의 

질적 수준

민주주의

수준

EIU의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0∼100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법률⋅정

책 집행의 

공정성

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0∼100점

국제투명성 기구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표 2> 변수의 조작화와 측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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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공선택이론에 따라 정부지출이 과도하게 많이 지출되고 있다면,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자기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태들을 보이고 정부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

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김성철 외, 2005). 따라서 정부지출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률이나 정책 집행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패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

단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의 공정성

(impartiality)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거버넌스 지수 중 부패의 통제, 법의 지배 등의 

지표들을 활용하였다. 김태형 등(2018)은 세계은행의 거버넌스 지수 중 부패의 통제를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방지 정도를 측정하는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Hessami(2010)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를 활용하여 한 국가의 부패 정도가 주관적 삶의 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률이나 정책 집행이 공정하게 진

행되고 있는지, 그에 따라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거버넌스 지수 중 ‘법의 지배’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정부지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1인

당 GDP, 인플레이션, 실업률, 무역개방도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김태은(2008)은 정

부지출 성과를 경제성장률을 통해 측정하였다. 정부지출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정부의 경제수준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로 1인당 GDP(김태형 외, 2018; 

박정인, 2019), 또는 GDP의 로그변환 값(Bjørnskov et al., 2007; Hessami, 2010)

을 활용하였으며, Hessami(2010)는 추가적으로 실업률 및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였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펜실베니아 대학의 ‘Penn World Table 9.1’ 자료 중 구매력 평가지수(PPP) 대

비 1인당 GDP를 활용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정

부지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Tanzi et al.(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경제발전을 달성한 서구 선진국에 비해 아프리카 및 아시아 국가들

의 공공부문 지출효율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문지은, 2009). 이를 바탕

으로 국가의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서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변동되

항목 개념 측정지표 범위 출처

법의 지배

(Rule of law)
0∼10점

세계은행

(World Bank)

경제적 

요인

경제성장

수준

1인당 GDP(log)

(GDP : Expenditure-side real GDP 

at current PPPs, 백만달러)

-
Penn World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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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1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도에 대해서 종속변수인 BLI

의 조사결과를 수집하였다. 23개의 세부지표들의 값을 앞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0∼1

점으로 평준화하였으며, 영역별 지표들의 평균값을 통해 11개의 영역별(주거, 소득, 직

업, 공동체 의식,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 지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종합적인 삶의 질 지수는 영역별 지수들의 평균을 통해 

계산하였다. OECD의 BLI가 발표되는 연도를 기준연도로 설정하며, 시차에 따른 정부

지출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준연도 대비 2년 전(t-2), 3년 전(t-3), 4년 전(t-4)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을 구축하였다. 추가적으로 각 패널자료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고

유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31개 국가에 대한 더미변수를 추가하였고, 시간변화에 따른 

특성도 통제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연도도 더미변수로 추가하였다. 삶

의 질 지수 일부가 누락된 데이터들은 제거하였고, 삶의 질의 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또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들

은 시차를 고려하여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표 3>에서는 

BLI의 발표연도 대비 2년 전(t-2) 자료들에 대한 기초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발표연

도 대비 3년 전(t-3), 4년 전(t-4) 자료들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는 부록에 별도로 제시

하였다.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베타회귀분석을 활

용하였다. 일반적으로 베타회귀분석은 다음 식(5)와 같이 정의되는 베타분포(beta 

distribution)에 기반한다. a, b는 형태 모수를, Γ(x)는 감마함수(gamma function)

를 나타낸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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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베타분포를 회귀모형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식(5)를 평균에 대한 모형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A = a/(a+b), B = a+b로 모수변환(parameter 

transformation)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0 < A < 1, B > 1이며, 그 결과 모수 

A와 B를 갖는 베타확률분포는 다음 식(6)과 같이 도출된다. 확률변수 Y의 기댓값은 

A, 분산은 A(1-A)/(1+B)가 된다(전성해, 2018).

        



         (6)

만약 반응변수의 범위가 (a, b)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  를 통해 

반응변수를 (0,1)의 범위를 가지는 자료로 변환한 후에 적용할 수 있다(장은진, 2017).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측정단위가 상이하면서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BLI 세부지표들을 OECD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모두 0∼1점으로 정규화하여 종속

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개구간 (0, 1) 사이에 값이 존재하는 연속형 반응변수를 추

정하기 위한 모형으로는 베타회귀분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계함수는 기본 설

정인   log를 활용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삶의 질 종합지수에 대해 민주주의지

수, 부패인식지수, 법의 지배, 1인당 GDP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정부지출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종합지수 대신 소

득, 건강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과 건강이 다른 변수들과 비교적 높은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정부지출도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참고).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삶의 질 종합지수 161 0.56 0.10 0.33 0.72

소득 관련 삶의 질 161 0.24 0.15 0.00 1.00

건강 관련 삶의 질 161 0.64 0.18 0.16 0.89

정부지출(t-2)(백만달러) 161 602,016.70 1,171,982.00 5,736.10 6,683,982.00

민주주의 지수 161 82.76 7.54 68.30 99.30

부패인식지수 161 69.65 14.75 34.00 94.00

법의 지배 161 0.73 0.19 0.31 1.00

1인당 

GDP(백만달러/인구수)
161 39,744.49 13,869.14 22,132.03 95,985.70

<표 3> 기초통계(t-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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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종합지수
정부지출

(log)

민주주의

지수

부패인식

지수
법의 지배

1인당 GDP

(log)

삶의 질 종합지수 1

정부지출(log) 0.14⁺ 1

민주주의지수 0.83*** -0.07 1

부패인식지수 0.80*** 0.03 0.79*** 1

법의 지배 0.81*** 0.03 0.82*** 0.94*** 1

1인당 GDP(log) 0.80*** 0.11 0.74*** 0.69*** 0.74*** 1

⁺p<.1, *p<.05, **p<.01, ***p<.001

<표 4> 변수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측정을 통해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VIF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변수로 인해서 추정계수의 표준오차가 커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VIF가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민인식⋅

최필선 2012). 분석결과, ‘법의 지배’가 10.31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다중공선성

이 의심되는 ‘법의 지배’ 변수를 제외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정부지출이 삶의 질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표 5> 참고). 해석

상에 유의할 점은 t년도에 삶의 질 지수가 발표되었지만 t-1년도, t-2년도에 측정된 

자료들이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정부지출 시점을 t-2년도로 생각하고 모형을 설계

하였다는 점이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모형(1)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

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질적 수

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부패인식지수는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민주적 수준(박정인, 2019), 부패의 통제 관련 

변수(Hessami, 2010; 김태형 외, 2018)를 통해 정부의 질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

석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정부의 운영과정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관료들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통제가 여전히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인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1인당 GDP(log)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못했다. 

조절변수들과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2)에서는 정부지출

이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출의 

증가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Hessami, 

2010; Ott, 2010; 최정인 외,2018; 문명재, 2018; 박정인, 2019), 이를 통해 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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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구분

삶의 질 종합지수 소득 관련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

(1) (2) (3) (4) (5) (6)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log)
0.05

(0.13)

3.04***

(0.87)

2.44**

(0.86)

1.22

(5.35)

0.03

(0.20)

2.74*

(1.36)

민주주의지수
0.01*

(0.00)

0.10*

(0.04)

-0.03

(0.03)

1.11***

(0.24)

-0.01

(0.01)

0.09

(0.06)

부패인식지수
0.01**

(0.00)

0.02

(0.02)

0.00

(0.01)

0.06

(0.11)

0.00

(0.00)

0.06*

(0.03)

1인당 GDP(log)
-0.06

(0.14)

2.55**

(0.98)

0.68

(0.80)

-8.62

(5.80)

-0.06

(0.22)

1.94

(1.55)

정부지출*

민주주의지수

-0.01*

(0.00)

-0.09***

(0.02)

-0.01⁺

(0.00)

정부지출*

부패인식지수

0.00

(0.00)

0.00

(0.01)

0.00*

(0.00)

정부지출*

1인당 GDP

-0.23

(0.08)

0.76

(0.5)

-0.18

(0.13)

국가더미변수들 포함

연도더미변수들 포함

관측치 161 161 161 161 161 161

LR chi2 670.93 690.48 414.36 439.22 757.58 772.90

Prob > chi2 0.00 0.00 0.00 0.00 0.00 0.00

Log likelihood 480.88 490.66 270.65 283.08 441.51 449.17

⁺p<.1, *p<.05, **p<.01, ***p<.001

<표 5>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추가적인 민감도 분석 결과, 지출시점에서 가장 큰 영향(회귀계수 3.04)을 미치고 

시차에 따라 그 영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부록 표 6> 참고). 민주주의 지

수와 부패인식지수는 조절변수를 고려하기 전 모형과 동일하게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인당 GDP(log)은 t-2년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는 1인당 GDP(log)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연구들과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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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같이한다(문지은, 2009; 김태형 외, 2018; 박정인, 2019). 상호작용항의 분석결과

를 보았을 때도, 한 국가의 부패통제 정도를 대변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민주주의지수와 정부지출의 상호작용항을 보았을 때,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경제적 요인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질적 요인인 민주성과 공정성이 점차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부패통제와 같이 관료와 정치인들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감시하고 과도한 재정지출을 견제하는 법과 정책 집행의 공정성은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민주주의 절차는 오히려 적

절한 정부지출의 신속한 집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 정부지출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BLI 중 소득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BLI 중 소득 관련 삶의 질은 ‘가계 순가처분소득’과 ‘가계금융순자산’ 등

을 통해 측정되고 있다. ‘가계 순가처분소득’은 직접세, 사회보장분담금 등을 제외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말하며, ‘가계금융순자산’은 금융부채를 차감한 가계 보유 금융자

산 총량을 말한다(<표 1> 참고).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3)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지출은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시차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정부지출 

시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에 따라 점차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나 t-4년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7> 

참고). 다른 조절변수들 중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log)는 소득 

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절변수들과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4)에서는 앞

선 모형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정부지출은 소득 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소득 관

련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 2>은 기각되었다. 민주주의지수는 유의미하게 삶

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1인당 GDP(log)의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OECD 국가들에서 소득 

관련 삶의 질, 즉 가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아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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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주주의 수준과 같은 거버넌스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정부지출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이 BLI 중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BLI 중 건강 관련 삶의 질은 ‘기대수명(세)’, ‘자기보고 건강상태(%)’를 통해 

측정된다. ‘기대수명(세)’는 현재 사망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적인 기대 수명을 말하

며, ‘자기보고 건강상태(%)’는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응답한 주관적인 의견 

중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을 말한다(<표 1> 참고).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모형(5)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지출의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고). 하지만 시차에 따른 민감

도 분석결과, 정부지출의 영향력은 시차가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부록 표 8> 참고). 다만 다른 조절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국가 더미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정부지출이나 질적 요인들 외에 국가별로 의료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절변수들과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6)에

서 더 분명하게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는 개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모든 시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출은 장기적으로 개인의 건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며, 일부 지출의 영향력은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비로소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질 종합지수, 소득 관련 삶의 질에 대한 분석과 달리, 민주주의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음(-)의 계수를 가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지출이 건강 관련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가 발전함과 동시에 

오히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정책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건 이외의 영역들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더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OECD 국가들의 대다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민주주의 발전은 보건 관

련 정부지출의 신속한 집행을 지연시켜 개인의 건강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부패인식지수는 정부지출 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과정에서의 공정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지출의 효과성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다만, t-3년도부터 별다른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인의 건강 증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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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거버넌스 요인들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인

당 GDP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경제발전이 개인의 건강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정부지출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이전의 가

용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부지출이 국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

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해 OECD 소속 

국가들로 한정하였으며, GDP 대비 정부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31개국으

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측정단위가 상이하면서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BLI 세부지표들

을 모두 0∼1점으로 정규화하여 종속변수로 구성함에 따라, 개구간 (0, 1) 사이에 값

이 존재하는 연속형 반응변수를 추정하기 위해 베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부지출

은 일반정부 총지출, 국민 삶의 질은 BLI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준연도는 

OECD의 BLI가 발표된 연도를 말하며, 기준연도 대비 2년 이내의 자료들의 활용비율

이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설명변수들의 시차를 고려하여 2년 전, 3년 

전, 4년 전 자료들에 근거한 모형들을 각각 구축하였다. 

첫 번째, 정부지출이 삶의 질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민주주의지수와 부패인식지

수는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정부지출은 삶의 질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확대될수록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은 높아

질 것이라는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 정부지출이 BLI 중 소득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출이 소득에 

미치는 정도는 모형(3)(회귀계수 2.44)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차에 따라 

점차 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을 때, 정부

지출은 모든 시차에서 소득 관련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국민의 소득 관련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

는 <가설 2>은 기각되었다. 민주주의지수는 유의미하게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1인당 GDP(log)의 증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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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OECD 국가들에서 소득 관련 삶의 질, 즉 가계 소

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부지출의 증가가 아닌,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과 같은 

거버넌스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정부지출이 BLI 

중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는 지출시점으로부터 1년차인 t-3부터 개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8> 참고). 이는 정부보건지출을 독립변수로 활용

한 기존의 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으며(Razmi et al., 2012; Novignon 

et al., 2012; Yaqub et al., 2012; Kim & Lane, 2013), 이러한 경향은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모형들에 대한 분석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상호작용항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는 개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모든 시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이 시차가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t-4년도(회

귀계수 4.83)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였을 때,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공선택이론과 신공공관리론의 시각

에서는 주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를 보여 사회의 적정수준

보다 정부지출이 팽창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연구결

과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여주며 이는 다수의 선행연

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Hessami, 2010; Ott, 2010; 최정인 외, 

2018; 박정인, 2019). 이를 통해 정부가 사회⋅경제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에서 여전

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적절한 정부지출의 증가는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차

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정부지출의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

구에서는 삶의 질 지수와 당해연도의 정부지출, 1년 전의 정부지출, 2년 전의 정부지

출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각각에 대해 모형을 개별적으로 구축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

였다. 이를 통해 정부지출은 삶의 질에 1년 가량의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종합한 BLI를 정부지출 연구에 활용하였다. 기

존의 연구들에서는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응답자들

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하거나(Bjørnskov et al., 2007; 

Hessami, 2010; Yamamura, 2011; 박정인, 2019) 객관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었다(김두래, 2017; 최정인 외, 2018). 향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

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지출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렇게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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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이 국민의 삶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BLI와 같이 삶의 질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한계들 또한 존재한다. 우선 삶의 질 지수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OECD의 BLI를 통해 객관적 측면의 삶의 질과 주관적 측면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BLI 내에서도 삶의 질에 더 근접한 지표들

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부지출

과 삶의 질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 안전

과 같이 특정 영역의 삶의 질을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표들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정국가군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국가수준에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미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들뿐

만 아니라 비OECD국가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발

전 수준 및 정치적 수준에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부의 지

출총액에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부지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지출의 

총액만으로 경제성장 또는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국방, 공

공질서 및 안전, 건강, 환경 지출과 같이 지출목적이 서로 상이한 영역들 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정치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정부지출의 

구성방식에 따른 삶의 질 수준의 변화 관련 연구가 진행된다면 정부지출 연구에 있어

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정부

지출 데이터에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의 데

이터가 추가된다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증대된 정부지출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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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국가명
삶의 질 종합지수

(발표시점 기준)
정부지출 결측치 발생 이유

그리스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네덜란드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노르웨이 2013∼2017 2009∼2016 직업안정성(2018) 누락

덴마크 2013∼2018 2009∼2016

독일 2013∼2018 2009∼2016

라트비아 2016∼2018 2012∼2016 2016년부터 삶의 질 지수 발표

룩셈부르크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리투아니아 - 2014∼2016
2018년부터 삶의 질 지수 발표, 가계금융순

자산(2018) 누락

미국 2013∼2018 2009∼2016

벨기에 2013∼2018 2009∼2016

스웨덴 2013∼2017 2009∼2016 가계금융순자산(2018) 누락

스위스 2013∼2017 2009∼2016
직업안정성, 가계금융순자산,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2018) 누락

스페인 2013∼2018 2009∼2016

슬로바키아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2018) 누락

슬로베니아 2013∼2018 2009∼2016

아이슬란드 2014∼2018 2012∼2016 2012년부터 정부지출 자료 공개

아일랜드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에스토니아 2013∼2018 2009∼2016

영국 2013∼2018 2009∼2016

오스트리아 2013∼2018 2009∼2016

이스라엘 2013∼2017 2009∼2016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인구비율, 주거

관련지출, 가계 순가처분소득, 가계금융순자산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이탈리아 2013∼2018 2009∼2016

일본 2013∼2017 2009∼2016
교육 이수, 장시간 근로자,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체코 2013∼2017 2009∼2016
가계금융순자산,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

간(2018) 누락

칠레 2015∼2017 2013∼2016
2015년부터 삶의 질 지수 발표, 기대수명

(2018) 누락

<부록 표 1> 분석대상 국가목록 및 활용 데이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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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삶의 질 종합지수 159 0.56 0.10 0.36 0.71

소득 관련 삶의 질 159 0.24 0.15 0.00 1.00

건강 관련 삶의 질 159 0.64 0.18 0.16 0.89

정부지출(t-3)

(백만달러)
159 603,338.20 1,172,042.00 5,736.10 6,568,282.00

민주주의 지수 159 82.70 7.50 68.30 99.30

부패인식지수 159 69.56 14.81 34.00 94.00

1인당 GDP

(백만달러/인구수)
159 39,850.03 13,885.57 22,565.24 95,985.70

<부록 표 2> 기초통계(t-3년)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삶의 질 종합지수 157 0.56 0.10 0.36 0.71

소득 관련 삶의 질 157 0.24 0.15 0.00 1.00

건강 관련 삶의 질 157 0.64 0.18 0.16 0.89

정부지출(t-4)

(백만달러)
157 606,174.00 1,178,958.00 5,736.10 6,628,334.00

민주주의 지수 157 82.65 7.45 68.30 99.30

부패인식지수 157 69.48 14.88 34.00 94.00

1인당 GDP

(백만달러/인구수)
157 39,948.73 13,906.95 22,565.24 95,985.70

<부록 표 3> 기초통계(t-4년)

국가명
삶의 질 종합지수

(발표시점 기준)
정부지출 결측치 발생 이유

2013년부터 정부지출 자료 공개(OECD)

포르투갈 2013∼2017 2009∼2016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폴란드 2013∼2018 2009∼2016

프랑스 2013∼2018 2009∼2016

핀란드 2013∼2018 2009∼2016

한국 2013∼2017 2009∼2016 장기간 근로자(2018) 누락

헝가리 2013∼2017 2009∼2016
가계 순가처분소득,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2018) 누락

호주 2013∼2017 2009∼2016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에 사는 인구비율, 

개인당 방수(2018)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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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소득) 정부지출(log) 민주주의지수 부패인식지수
1인당 

GDP(log)

삶의 질(소득) 1

정부지출(log) 0.43*** 1

민주주의지수 0.45*** -0.07 1

부패인식지수 0.53*** 0.03 0.79*** 1

1인당 GDP(log) 0.75*** 0.11 0.74*** 0.69*** 1

*p<.05, **p<.01, ***p<.001

<부록 표 4> 변수간 상관관계(소득)

삶의 질(건강) 정부지출(log) 민주주의지수 부패인식지수
1인당 

GDP(log)

삶의 질(건강) 1

정부지출(log) 0.22** 1

민주주의지수 0.63*** -0.07 1

부패인식지수 0.45*** 0.03 0.79*** 1

1인당 GDP(log) 0.66*** 0.11 0.74*** 0.69*** 1

*p<.05, **p<.01, ***p<.001

<부록 표 5> 변수간 상관관계(건강)

구분

삶의 질 종합지수

모형 1

(t-2)

모형 2

(t-3)

모형 3

(t-4)

모형 4

(t-2)

모형 5

(t-3)

모형 6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log)
0.05

(0.13)

0.18*

(0.09)

0.06

(0.09)

3.04***

(0.87)

1.85*

(0.83)

0.79

(0.90)

민주주의지수
0.01*

(0.00)

0.01**

(0.00)

0.01*

(0.00)

0.1*

(0.04)

0.10**

(0.03)

0.09*

(0.04)

부패인식지수
0.01**

(0.00)

0.01***

(0.00)

0.01***

(0.00)

0.02

(0.02)

0.06**

(0.02)

0.06**

(0.02)

1인당 GDP(log)
-0.06

(0.14)

-0.03

(0.13)

-0.04

(0.13)

2.55**

(0.98)

0.64

(0.94)

-0.26

(1.03)

<부록 표 6> 정부지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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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삶의 질 종합지수

모형 1

(t-2)

모형 2

(t-3)

모형 3

(t-4)

모형 4

(t-2)

모형 5

(t-3)

모형 6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민주주의지수
-0.01*

(0.00)

-0.01**

(0.00)

-0.01*

(0.00)

정부지출*부패인식지수
0.00

(0.00)

0.00**

(0.00)

0.00**

(0.00)

정부지출*1인당 GDP
-0.23

(0.08)

-0.08

(0.08)

0.00

(0.09)

국가더미변수들 포함

연도더미변수들 포함

관측치 161 159 157 161 159 157

LR chi2 670.93 684.47 670.38 690.48 713.03 690.89

Prob > chi2 0.00 0.00 0.00 0.00 0.00 0.00

Log likelihood 480.88 487.83 480.58 490.66 502.11 490.83

⁺p<.1, *p<.05, **p<.01, ***p<.001

구분

소득 관련 삶의 질

모형 7

(t-2)

모형 8

(t-3)

모형 9

(t-4)

모형 10

(t-2)

모형 11

(t-3)

모형 12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log)
2.44**

(0.86)

1.05⁺

(0.6)

0.01

(0.7)

1.22

(5.35)

-2.18

(5.71)

-6.87

(5.92)

민주주의지수
-0.03

(0.03)

-0.02

(0.03)

-0.03

(0.03)

1.11***

(0.24)

1.28***

(0.24)

1.34***

(0.24)

부패인식지수
0.00

(0.01)

0.00

(0.01)

0.00

(0.01)

0.06

(0.11)

0.19

(0.12)

0.22⁺

(0.12)

1인당 GDP(log)
0.68

(0.80)

1.13

(0.85)

0.74

(0.87)

-8.62

(5.80)

-13.86*

(6.26)

-19.04**

(6.58)

정부지출*민주주의지수
-0.09***

(0.02)

-0.10***

(0.02)

-0.11***

(0.02)

정부지출*부패인식지수
0.00

(0.01)

-0.01

(0.01)

-0.02⁺

(0.01)

<부록 표 7> 정부지출이 삶의 질(소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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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득 관련 삶의 질

모형 7

(t-2)

모형 8

(t-3)

모형 9

(t-4)

모형 10

(t-2)

모형 11

(t-3)

모형 12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1인당 GDP
0.76

(0.5)

1.21*

(0.54)

1.62**

(0.57)

국가더미변수들 포함

연도더미변수들 포함

관측치 161 159 157 161 159 157

LR chi2 414.36 403.50 395.08 439.22 438.28 433.62

Prob > chi2 0.00 0.00 0.00 0.00 0.00 0.00

Log likelihood 270.65 263.68 257.97 283.08 281.07 277.24

⁺p<.1, *p<.05, **p<.01, ***p<.001

구분

건강 관련 삶의 질

모형 13

(t-2)

모형 14

(t-3)

모형 15

(t-4)

모형 16

(t-2)

모형 17

(t-3)

모형 18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정부지출(log)
0.03

(0.20)

0.28⁺

(0.15)

0.43**

(0.15)

2.74*

(1.36)

3.61*

(1.42)

4.83**

(1.40)

민주주의지수
-0.01

(0.01)

-0.01

(0.01)

-0.01

(0.01)

0.09

(0.06)

0.09

(0.06)

0.05

(0.05)

부패인식지수
0.00

(0.00)

0.00

(0.00)

0.00

(0.00)

0.06*

(0.03)

0.05

(0.03)

0.04

(0.03)

1인당 GDP(log)
-0.06

(0.22)

0.02

(0.22)

0.10

(0.21)

1.94

(1.55)

2.55

(1.62)

4.18**

(1.6)

정부지출*민주주의지수
-0.01⁺

(0.00)

-0.01⁺

(0.00)

0.00

(0.00)

정부지출*부패인식지수
0.00*

(0.00)

0.00

(0.00)

0.00

(0.00)

정부지출*1인당 GDP
-0.18

(0.13)

-0.24⁺

(0.14)

-0.37**

(0.14)

국가더미변수들 포함

연도더미변수들 포함

<부록 표 8> 정부지출이 삶의 질(건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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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강 관련 삶의 질

모형 13

(t-2)

모형 14

(t-3)

모형 15

(t-4)

모형 16

(t-2)

모형 17

(t-3)

모형 18

(t-4)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관측치 161 159 157 161 159 157

LR chi2 757.58 752.23 757.70 772.90 767.57 776.09

Prob > chi2 0.00 0.00 0.00 0.00 0.00 0.00

Log likelihood 441.51 437.97 439.98 449.17 445.64 449.18

⁺p<.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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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the Government Expenditure Affect 

the Quality of Life?:

Evidence from the OECD Countries

YeongHun Won & Ji Woong Yoon

Corona 19 has given us an opportunity to reflect the way the 

government operates and its role in terms of the citizen’s quality of lif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minimize the damage due to this serious infectious disease. Hence, this 

research focus on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quality of 

life. However, existing studies have not suggested consist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have limitations to measure the 

level of quality of life using hard data systematically.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d the effect of the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quality of life using the “Better Life 

Index” provided by OEC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the quality of life is significant. In the 

models of income and health, the influence of government expenditure 

increased gradually from the time of expenditure. It 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people’s 

lives in OECD. Moveover, it is proved that the conceptual changes of the 

quality of life can lead to different results.

※ Keywords: Public expenditure, Quality of life, Better Life Index


